
주택조성사업등을 위하여 취득된 토지가 녹지지역에 편입된 경우 당해 사업에 필요 없게 되

었다고 볼 수 없다

부동산이 도시계획법상 일단의 주거지 조성사업 및 공공용지 조성사업 등의 공공사업의 필요로 인하

여 협의취득된 것으로서 당시 도시계획결정에는 그 사업구역 내에 주거지역, 상업지역, 공업지역, 준

공업지역, 녹지지역 등의 지역의 지정을 포함시키고 있고,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이러한 지역 중 녹지

지역은 보건위생, 공해 방지, 보안과 도시의 무리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

때 지정하는 것으로 당해 부동산은 녹지지역에 편입되었으며, 녹지지역에서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

고는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당해 부동산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하더라도 공공사업

이 폐지 · 변경되어 당해 부동산이 필요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. (대법원 1997.12.26. 선고 97다

43598 판결)


